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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준비가 완료된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가
즉시 착공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10.28) >

◈ “1기 신도시 재건축 ‘이주 대란’...선도지구 착공 7천가구 불과”
ㅇ 정부·지자체, 이주단지 확보 어려워 ‘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27% 수준

□ 정부는 이주대책 문제로 선도지구 선정물량 중 7천가구만 ‘27년에 착공할 

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 ㅇ ’27년까지 사업절차상 이주 · 착공 준비가 완료된 모든 선도지구 물량에 

대해서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그간 과거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

단축하여 5년 이내 착공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진단 

면제,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.

 ㅇ 특히, 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사업참여자간 복잡한 

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이 문제이며,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

신속한 주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□ 정부와 지자체는 ’27년까지 주민합의를 거쳐 이주 · 착공 준비가 완료된 

선도지구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가 정비될 

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ㅇ 또한, 연말까지 신도시별 이주대책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

선도지구 정비로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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